
■ 머리말

2007년 후반에 시작된 세계금융위기와 이에 뒤이은 ‘대침체(great recession)’로 인해, 1970

년대에 산업선진 국가들에서 크게 부상하면서 1990년대 초반부터는 개발도상국가와 과도기 

경제에까지 확산되었던 신자유주의적 정책 패러다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보

면 이번 금융위기의 역설적 효과로서, 무엇보다도 단체교섭의 탈중앙화와 복지국가 축소를 통

해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고자 하는 ‘긴축’ 의제의 일환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다. 장기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합의는 와해될 가능성이 크다. 이 글에서는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이후 시기의 새로운 노동법 패러다임을 살펴본다. 이를 위

해 신자유주의에 함축되어 있는 시장규제의 성격, 신자유주의 규제 실패가 위기에 기여한 바, 

위기 이후 동향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 신자유주의하에서 노동법 제도의 변천 

신자유주의와 시장규제 : 이론과 실제

신자유주의 이론은 자기구성적 시장제도(self-organizing market system) 또는 ‘자생적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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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taneous order)’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주장하며, 이에 따라 본질적으로 시장을 ‘왜곡’하

는 규제는 배제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자유주의에서 국가의 시장규제 역할은 축소되지 않

고, 단지 규제 기능과 방법이 변화할 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탈규제’ 또는 ‘계약으로의 회귀

(return to contract)’와 같은 개념들은 신자유주의 규제 전략의 일부만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도의 소지가 크다. 

신자유주의식 규제의 ‘기능(function)’은 시장을 완전한 경쟁이 가능한 조건에 최대한 가깝

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완전경쟁이 가능한 조건에서는 자원이 최대한 가치 있게 사용되는 방

향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모든 시장주체(market actors) 각자의 효용성은 극대화된다. 실제로 

정책의 초점은 완전한 시장이 아니라 효과적 경쟁, 또는 차선책으로서 사장진입 및 퇴장 장벽

의 완화를 의미하는 경쟁가능성(contestability)에 맞춰지는 경향이 크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동

일한 주제의 변형된 모습이다. 어느 경우이든지 시장의 존재를 위해서나 시장 유지를 위해서 

규제는 필요하다. 

신자유주의하에서 지배적인 규제 ‘방식(mode)’이 반드시 ‘지휘와 통제(command and 

control)’보다 ‘연성법(soft law)’ 또는 ‘자율규제(self-regulation)’를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기

업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와 같은 경제정책의 특정 분야에서는 자율규제가 직접적인 

법적 개입을 대체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경성법(즉 법적 제재가 수반되는 국가법)은 수 

많은 경우에 신자유주의 규제 방법의 기본적 특징을 이룬다. 직접적 법적 개입은 경쟁 촉진이

라는 이름으로 자기형성적 독점세력(self-forming monopolies)을 해체하기 위해 노동시장 및 

상품시장에서 사용되어 왔다. 금융시장은 점차 매우 구체적이며 공식적인 ‘규칙기반(rules-

based)’ 규제와 함께 공공기관에 의한 방대한 감독 및 단속이라는 특징을 띤다. 모든 시장에서 

계약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가의 집행력이 사법체제를 통해 행사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때로 공식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며, 따라서 신자유주의 정통원리에 의하

면, 자발적 가격결정을 저해하는 시장전체에 대한 규제(market-wide regulations)를 철폐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한 정도까지는 금융시장 및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의 ‘탈규제 효

과(deregulating effect)’를 거론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특정 시장거래가 이전에는 그로 인

해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ies)를 이유로 법제의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법원에 의해 강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이어서, 이 개혁은 특정 유형의 거래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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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통제의 해제와 이로 인한 ‘재계약화(recontractualization)’의 형태를 띠게 된다. 그러나 어떠

한 유형의 규제가 철폐되면 일반적으로는 다른 규제가 등장하기 마련이며, 계약 집행(contract 

enforcement)도 그중의 하나다. 신자유주의에서 규제는 국가역할의 이동, 즉 계약적 규제에서 

특정 거래를 지원하고 그러한 거래에 부여된 의무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책임을 떠맡는 것으

로의 이동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금융시장의 측면에서,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들이 체결할 수 있는 거래 유형과 이

들이 위험한 수준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규모에 대한 제약을 푸는 ‘탈규제적’ 개혁은 법

원과 규제당국이 상대 당사자들을 다양한 종류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거래를 인식하고 집행하

려는 더 강한 의향과(Stout, 2011), 최후의 수단으로는 금융부문 기업의 경영을 위한 집중적 시

장개입과 직접적 공적지원을 통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중앙은행과 재정장관의 역량

에 의해 상쇄되는 경향이 있다(Stiglitz, 2009; Polanyi, 1944: ch. 16). 노동시장의 경우, 최저임금

법 철폐 또는 축소와 사용자집단 단체교섭(multi-employer collective bargaining)의 폐지를 통

한 임금결정 매커니즘의 ‘탈규제’는 재정이전(‘세금우대’)을 통해 저임금을 지원하는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Deakin and Wilkinson, 2005: ch. 3; Polanyi, 1944: ch. 7).

 

노동법 제도의 장기적 동향에 관한 실증적 자료

 

실증적 자료에 의하면, 신자유주의 정책이 지배적인 시기에도 노동법 규제는 사라지지 않

았으며 그 강도나 적용범위에 있어서도 크게 약화되지 않았다(Deakin, Lele and Siems, 2007; 

Deakin and Wilkinson, 2011). 신자유주의 정책 체제하에서도 노동법 규제가 지속되었다는 사

실은, 특히 ‘승자독식’ 정치보다 합의에 의한 정책입안 및 연합을 강조하는 비례대표체제에서 

조직화된 노동력(노조)의 지속적인 정치 세력화를 반영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입법 및 정치제

도 내 타성으로 인해 근본적인 시장지향적 개혁을 단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하에서 노동법이 살아남은 이유는 노동법이 근로자뿐 아니라 정부와 사용

자에게도 유형의 경제적 이득을 안겨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사용자 집단은 근로기준의 법

적 인정과 시행을 주장하는 측에 속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로는 임금교섭방식의 안정화와 사

업장 효율성 증진이 포함된다(Barry et al., 2006). 현재 제정되어 있는 노동법은 일반적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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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구성원보다 근로자의 이익을 우선한 결과라기보다는 정치적 타협의 결과다. 

노동규제가 심지어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기인한 조건에서도 생산성과 기업경쟁력에 긍정적

으로 기여함을 보여주는 증거는 늘어나고 있지만(Deakin and Sarkar, 2008 참조), 노동규제가 

평등에 미치는 효과로 초점을 옮겼을 때 등장하는 시나리오는 그만큼 낙관적이지 않다. 1970

년대 초반과 2000년대 중반 사이에 개발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임금비중(wage share)’, 즉 이윤

(profits)에 대비되는 임금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하락하였는데, 특히 조정시장 

제도인 경우에 두드러졌다. 이 국가들은 백분율로 나타낸 노조조직률에 있어서도 큰 감소를 

기록하였다. 단 노조가입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협약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감소

는 단체교섭 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역할에 의해 어느 정도 상쇄되었다(Deakin and Wilkinson, 

2011).  

이와 같이 노동법 규제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주도하던 시기에도 유지되었지만, 그 형태로는 

노동법 규제의 전통적인 재분배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으며, 노동법 규제의 실효성이 감소되

면서 고용계약을 조정하는 데 있어 노동법 규제가 지니는 역할에도 점차 의문이 제기되었다. 

노동법 규정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기본틀 내에서 금융에 종속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러한 정책의 모순들은 금융위기의 발발과 함께 명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신자유주의적 규제의 실패와 위기의 근본 원인

2007년 가을 신용시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시장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리

스크와 시장주체가 리스크 해결을 위해 갖추고 있었던 제한된 계약적, 규제적 수단 사이의 부

조화에 기인하였다는 점에서, 내생적으로 발생하였던 것이다(Deakin, 2011). 금융시장과 노동

시장 사이의 피드백 루프는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고, 그 효과가 광

범위하게 확산되게 하였다. 임금불평등 심화는 가계부채 증가로 보완되었지만, 결국 자산가격 

인플레에 영향을 미치면서 금융제도의 취약화에 일조하였다(Van Treck, 2009). 금융시장 ‘쇼

크’의 효과는 가장 먼저 금융시장에서 국가로 전이되었는데, 이는 국가가 파산한 은행 및 금융

부문 업체들의 유동성을 떠맡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타격을 받은 부분은 노동시장

으로, 금융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제시된 복지국가 및 단체교섭의 ‘구조적 조정’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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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Armingeon and Baccaro, 2012).

현재 유럽의 ‘내부 평가절하(internal devaluation)’ 정책은 임금감축, 근무주 연장, 다수 사용

자 단체교섭에 대한 법적 지원 철폐, 고용보호법 개정을 통한 기간제 및 임시고용 활성화뿐 아

니라, 사회보장급여 제한 및 국가의 교육, 보건 지원 축소를 수반한다(Barnard, 2012; Escande 

Varniol et al., 2012). 환율유연성이 없어진 상황에서, 내부 평가절하는 남부유럽 회원국들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핀란드를 포함하여 독일 경제와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는 기타 유로존 국

가들과 관련하여, 단위노동비용 차원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하게 가능성 있는 방

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 차이는, 부분적으로 북부 회원국에서 직장 내 노사협력

의 제도화 등을 통해 달성한 높은 생산성뿐만 아니라 이 국가들이 채택한 임금성장 억제에 관

한 사회협약의 결과이며,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경쟁력 차이

를 임금과 사회복지 제공의 축소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이러한 시

도로 인한 단기적 결과로서 실업 및 파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경기침체가 심화될 수 있으며, 

실제로 남부유럽 국가에서는 이 두 가지 결과가 결합되면서 국가부채 상환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Koukiadaki and Kretsos, 2012).

유럽의 긴축재정 정책은 국가부채 위기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의 재정 상황

은 2009년 전부터 이미 불안했지만, 국가부채부도 위기에 처한 다른 회원국들의 경우는 그렇

지 않았다. 이 국가들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합의한 공공적자 및 부채 기준을 대체로 준수

하였다. 2009년에 시작된 공공적자는 정부가 금융부문 기업들의 유동성을 떠맡은 결과이자,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입이 급감하고 사회보장지출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것이다(Armingeon and Baccaro, 2012).  

긴축정책은 노동시장 외에서의 경직적 요소들 - 이 경우에는 엄격한 통화정책의 효과를 포

함함 - 을 보완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필요로 하는 신자유주의 논리를 단순히 하나의 

더 심화된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긴축정책이 지속된다면 이는 유럽 노동법에 대해 심

각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 정책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트로이

카 기관들이 1차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부과한 제약적 조건들이 스페인에 대한 유럽중앙은행

(ECB) 지원의 경우에 변경되면서, 긴축정책을 유지하기가 정치적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

다는 징후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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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과 변화하는 규제 패러다임 : 전 세계적 사회최저선을 지향하는가?

유럽과 기타지역에서, 긴축정책은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하며 위기의 근본 원인은 위기 이전

인 신자유주의 시기의 제도와 매커니즘에 있다는 인식이 서서히 확산되면서, 이제 이전에 인

정되었던 이론과 처방들을 재평가해야 할 때이다. 재평가가 어떻게 전개되고, 정책입안의 정체

를 고려할 때 재평가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는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이와 관

련하여 드러나고 있는 일부 동향의 파악은 가능하다.   

빈곤완화에서 근로기준 내재화까지  

가장 먼저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가 생활수준 최저선을 설정함으로써 경제침체가 최대취약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있어 일조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역설적

으로, 사회이전(social transfer)의 잠재적인 빈곤완화 효과가 인정되면서 국제금융기관의 구조

조정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촉진과 확산에 기여해 

왔다. 이와 같이 세계은행과 IMF는 당초 ILO와 그 외 UN 기구들이 제시했던 ‘세계적 사회최

저선(global social floor)’ 개념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현 상황에서는, ‘사회최저선’이 실제 운

용되면, 단순히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폭넓은 탈규제 효과를 보완할 뿐인 현금급여와 사회이전

으로 한정될 위험이 크다(Deacon and Cohen,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념은 불평등

과 사회적 배제의 해소에 있어 노동규제의 역할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확대될 가능성

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최저선’의 두 번째 측면, 즉 임금 및 소득보호 매커니즘을 통해 임시직

화(casualization)와 불평등의 효과를 되돌리는 것에 대한 사회최저선의 기여는 의미가 있다. 기

본소득보장, 최저임금, 고용계약 내용에 관한 기본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포함한 다

양한 매커니즘도 이와 관련이 깊다.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이전과는 대조적으로, 이러한 

법률은 기본소득의 지급에 있어 조건부 요소들을 제거하고 종속적 용역과 파트타임직, 기간제 

고용, 파견근로와 같은 기타 유형의 임시고용을 포함하여 모든 고용 형태에 대해 사회권보호

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임금과 고용조건에 일반적 또는 ‘보편적’ 최저선을 설정하는 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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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둔다. 

세 번째로, 노동법은 기업의 경쟁력 전략에 노동의 생산적 활용을 ‘내재화(embedding)’함으

로써, 경제적 자원의 좀 더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기업별, 

업종별 차원의 근로자 발언권에 대한 법적 보장을 포함하는 수준까지 ‘사회최저선’을 끌어올

리고, 생산성 이득이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더욱 형평성 있게 공유되게 함으로써 기업에 대해 

생산과 공정 혁신을 통한 경쟁우위를 추구하도록 압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단체임금결정 매

커니즘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1945년 직후 대부분의 산업국가들은 보편적 복지국가(universalistic welfare state)와 종합적인 

노동법 및 단체교섭제도에 기반을 둔 모형을 지향하고 있었다. 성과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

지 않았으며, 대부분은 1970년대 말에 중단되었다. 그 이후 노동법과 사회보장을, 신자유주의 

정책 우선과제에 따라 허용된 한계 내에서 제한적이고 집중적인 재분배를 위한 장치에 반대되

는 경제거버넌스 기제로 주장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회의주의는, 부분적

으로 고용계약 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법 규정이 유연한 생산방식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

운’ 경제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에 기인하여 왔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화

된 경제에서는 사용자들이 사업이전(relocations), 자본도피(capital flight),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혼용함으로써 간단하게 국가 차원의 노동법규를 우회하거나 회피할 것이라는 주

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노동법 부활의 비현실성에 대한 주장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법 부활? 세계적 주요 동향  

생산구조와 국제무역 및 자본흐름의 최근 동향으로 인해, 분명히 노동규제의 20세기 중반적 

요소에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으며, 노동규제의 지속적 타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동향은 선형적(linear)이라기보다는 순환적(cyclical)이며, 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

이 제대로 결합되면 뒤집힐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다. 남미의 노동법 부

활 사례는 이와 관련하여 특히 의미가 크다. 

20세기 초,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은 서부유럽과 북미보다 우수한 노동법 제도와 복지국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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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갖추고 있었다. 수입대체 산업화(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라는 거시경제적 전

략에 따라, 1945년 이후 시기에 공식고용제도에 포함되어 공공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의 비중은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러한 정책이 뒤집힌 큰 원인은 세

계은행과 IMF가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개입한 데에 있다. 단체교섭의 탈중

앙화, 국가주도 사회보험제도의 해체, 임시고용의 촉진은 이로 인한 결과였다.

이러한 변화는 취업가능성과 노동수요의 증대를 야기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그 변화

는 대신에 고용률 하락, 일자리 품질의 저하로 이어졌다. 1990년대에는 지역 전체적으로 고용

률이 감소하였고 신규 일자리의 과반수는 비공식 경제에 속했다. 재직기간은 줄어들었지만, 근

로자들은 공식적 근로와 비공식 근로를 넘나드는 경향을 보였다. 노동사용 패턴의 변화는 근

로자의 기술 부족이라기보다는, 사용자의 불안정한 근로계약 관행 확산과 그러한 관행을 허용

하는 법적 기본틀이 그 원인이었다(Fraile, 2009). 

임금 유연성 증가에 수반하여, 국민소득 중 노동비중 감소의 형태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빈곤

률이 1980년의 40.5%에서 1990년 48.3%로 증가했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로 경제

성과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었다. 평균적으로 남미 체제에서 GDP는 1990년대의 경

우 연간 1%의 속도로 성장하였는데, 이는 1980년대의 마이너스 성장에 비해서는 개선된 결과

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수입대체 산업화 시기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로 남미는 신자유주의 정책과는 멀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규

제의 강화(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브라질), 업종별 교섭의 회복(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임

시계약 사용 제한(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하도급 규제(칠레, 우루과이), 근로감독 및 시행 강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을 포함하여 주목할 만한 노동법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

화에 뒤이어, 비공식화 동향은 반전되었고 임금비중도 회복되고 있다(Pochmann, 2009).

EU의 위기 대응

오늘날 EU는 2000년대 초반 남미의 경우와 유사한 변곡점에 있다. 재정지원을 받는 조건으

로 유로존 채무국가에 부과된 요건에 따라, 산업화된 유럽 국가들에는 구조조정 정책이 전달

되었으며, 그 효과는 극단적인 것으로 이미 입증되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 구조개혁이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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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 수만 개의 업체들이 파산 선고를 하였으며, 실업률은 청년 근로자의 경우 50%를 넘어

섰다. 트로이카의 개입 가능성을 기대하며 긴축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스페인에서도 실업 급증

이라는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다. 긴축대책은 어느 채무국가에서도 저성장과 부채증가라는 문

제의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Armingeon and Baccaro, 2012). 

그러나 EU는 유로존 국가들에 대해 지속적인 거시경제적 재정감시체제를 부과함으로써 구

조조정 정책을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시된 조치들(2001년에 채택된 경제규

제인 ‘식스팩(six-pack)’과 2012년의 재정조약)로 다양한 국가별 노사관계 전통을 존중할 필

요성에 관심이 돌려지고 있는 한편(Barnard, 2012), 트로이카의 일부 재정지원프로그램에서는 

사회보호조치의 취약집단 보호 역할이 인정되고 있다(Dahan, 2012). 그러나 ‘식스팩’에 널리 

반영되어 있는 견해, 즉 임금과 고용조건이 위기에 대응하여 더욱 내재적으로 ‘조정가능’하도

록 노동규제를 약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비교해 보면, 이러한 조치들은 노동법의 

지속적 역할에 대해 제한적으로 양보한 수준이다. 

이러한 최근 동향은 적어도 EU법제와 정책의 기본요소에 대한 논의를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거버넌스(economic governance) 모형을 지향

하던 경향은 이제 일련의 상황이 전개되면서 의문의 대상이 되고 있다. EU가 강제적 긴축의 노

선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면, 대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EU는 초국적 경제통합과 통화단일화를 다양한 국가별 노동법체제 

및 사회정책의 지속적 역할과 병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금 이 목표는 달성이 불

가능한 듯하다. 국가별 복지국가와 임금교섭체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EU는 사회권과 노동

권이 경제 및 정치적 단일화 모형에 더욱 깊이 내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해결책이 필요하

다. 이는 국경 간 무역과 자본흐름에 있어 사회정책 조건성(social-policy conditionality)을 더욱 

확대하며, 단순히 경제통합의 효과만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노동권과 근로자 발언

권을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전략의 일부로서 확고히 할 수 있는 초국적 사회최저선을 제도화

함을 의미한다. 

현재로서는 요원한 전망인 듯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를 지금과 유사한 형태로 유

지하기 위해서는 현 정책을 고집하는 것보다 위의 제안이 더 타당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EU가 이러한 단계를 밟아간다면, 이는 또한 전 세계적 차원에서 노동, 금융 및 무역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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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찬가지로 재편하고 ILO, WTO 및 국제금융기관들 각자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는 신호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바닥에 이른 시점에서, 이 또한 배제해

서는 안 된다.  

■ 결론

이 글에서는 지난 30여년간 신자유주의 정책이 노동법과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

다. 이를 위해 서구와 북미의 산업화 국가들의 사례에 초점을 두는 한편, 이 기간 동안 경제정

책 및 규제방법의 변화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개발국과 개발도상국 모

두 탈규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제도는 놀라울 정도의 회복력을 보였지만, 공식적 법률

과 제도가 지속되었음에도 노조쇠퇴, 단체교섭제도의 분화, 임시직화, 노동시장 성과의 불평

등을 막지는 못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자료가 제시되었다. 불평등은 지속적 경제성장의 기

초가 되지 못했고, 오히려 비효과적인 시장규제와 마찬가지로 200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여러 요인들 중 하나였다. 이 금융위기의 여파로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더 순수하고 더 

엄격한 형태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

기되고 있다.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그 위기의 해결도 저해하고 있는 규제실패의 근본 원인은, 국가와 시장

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론과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전제하는 

바와 달리, 시장은 본질적으로 ‘자기균형적(self-equilibrating)’이지 못하다. 규제의 역할은 시

장성과를 조정하거나 최악의 성과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는 데 있지 않고, 교환관계의 규범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구성하고 시장기반 거버넌스 유형을 국가, 기업 및 시민사회 차

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완적 제도 매커니즘과 연계하는 데 있다. 시장은 특정한 자원배분 유

형을 갖고 있으며, 이는 개인자율과 사회적 복리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배타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제 매커니즘을 포함한 시장 외 매커

니즘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1970년대 후반 이후 보편적 형태의 노동법 규제의 쇠퇴를 초래한 조건들은 그 성격상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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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라기보다는 순환적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 위기는 여러 맥락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강화와 관련이 있지만, 한동안은 정책, 매커니즘, 제도의 재편을 위한 최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도 한다. 세계적 사회최저선 개념에 대한 담론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은, 구조조정 프로세스, 더 

나아가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법 규제를 시장 거버넌

스 방식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이 정책의제로 등장한다고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반 세기도 더 넘은 Karl Polanyi(1944: 141~2)의 글에 의하면, 당시의 중요한 문제는 ‘자유방

임주의(laissez-faire)가 ‘자연적 발전 단계’인가, 아니면 그 진행이 불가피하게 ‘사회의 현실적 

자기보호(realistic self-protection of society)’에 의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유토피아인가’였다. 

Polanyi의 주장에 따르면, 자유방임주의의 종말은 높은 이론(high theory)만큼이나 실용주의와 

경험론의 영향도 컸다. 1944년이라는 유리한 위치에서, Polanyi는 ‘우리 시대는 자기규제 시장

에 종말을 고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고 쓸 수 있었다. 우리도 이 시대에서 유사한 상황

의 전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어떠한 형태를 띠게 될지, 기존의 경제 및 정치 질서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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